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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정미 의원, “대구시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시 

거주요건 폐지 반대”

- 공무원 시험 지역 제한은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

-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 

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(비례)은 24일(월) 열린 제309회 정례회 제2차 

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시 지역

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.

앞서, 대구시는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광역자치단체 최초

로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. 기존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

위한 공개경쟁(경력경쟁 포함)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

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

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.

대구시는 이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

것을 기대한다며, 지금까지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

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

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이에 대해 육정미 의원은 “공무원 시험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지

역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꾀하고자 하

는 최소한의 장치”라며, “해당 장치는 원래의 취지가 달성되었을 때 



폐지되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또한, 육 의원은 “현재 대구의 상황은 학교와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

떠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”며, “지역의 일자리를 더 

확보하고 지역 학교 출신 청년들의 취업에 더 고민해야 할 대구시가 

오히려 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, 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

하는 지역 거주 청년들을 두 번 좌절시키는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끝으로, 육 의원은 “대구시가 내세운 지역제한 요건의 폐지 사유는 

지금까지 지역 제한을 통해 임용된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무능하다고 

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”며, “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대구 청

년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”며 발언을 마무리했다.


